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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길거리 공공쓰레기통을 제거하고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무단투기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다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근본적으로 무단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물리적, 인적, 경제적 요인과 무단투기 발생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 요인 중 폐기물 관리인력이 많을수록 무단투기 발생 건수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길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 확충이나 종량제 봉투 가격 조정보다는 쓰레기통이 넘쳐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시에 수거･정리하는 관리 체계 강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illegal waste dumping. Seoul City has made various efforts to address illegal dumping, including removing public street trash bins and operating enforcement teams; however, the incidence of illegal dumping has not declined. Recently, there has been a trend of reinstalling public trash bins, yet such measures have not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fundamentally preventing illegal dumping. To this end, this study employed a fixed effects model using data from 25 districts (gu) in Seoul from 2015 to 2023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physical, human,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determinants of illegal dumping.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mong human factors, a higher number of waste management personnel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 decrease in illegal dumping inci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o maintain clean street environments, strengthening waste management systems that promptly collect and organize waste to prevent trash bins from overflowing is more important than increasing the number of bins or adjusting the price of volume-based garbage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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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쓰레기 무단투기는 많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Linder, Sörqvist, Lindahl, and Ljung, 2023). 우리나라에서는 종량제 정책 도입 이후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줄이면서 길거리 무단 투기 및 불법 배출 행위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치를 통해 무단투기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책 도입 이후 초기에는 종량제 봉투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감시가 취약한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김흥주･백인립, 2013)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수를 점차적으로 줄여왔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당시인 1995년 서울시의 가로 쓰레기통은 7,607대가 있었으나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로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사례로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철거되어 2007년에는 3,707대까지 약 2분의 1로 줄어들었다(서울특별시, 2023).

      두 번째로 정부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배출된 쓰레기는 2014년 12만 211건, 2019년 15만 7,651건,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23년의 경우 17만 6,023건으로 집계되면서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과 1인당 신고 건수 역시 쓰레기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김도윤･나태준, 2015). 이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쓰레기통 수를 줄이는 방법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길거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Wang, Han, and Ai, 2022). 실제로 쓰레기통 부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민원으로 누적되자, 환경부(2022)에서는 도시 청결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동 인구수, 지역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진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2022년 기준 목표율은 설치 대상 장소의 30% 이상이었으며,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경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쓰레기통 확충이 오히려 무단투기 밀집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통이 넘칠 경우, 적시에 수거 및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경 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물리적 요소인 쓰레기통 설치, 인적 요소인 폐기물 관리 인력 및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그리고 쓰레기통 감축의 배경이 된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전년 대비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각 요인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제 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에서는 공공서비스와 폐기물관리,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 쓰레기 무단투기 요인에 대한 연구 동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제 3장 방법론에서는 연구모형, 분석자료, 분석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제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공서비스와 폐기물 관리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란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재화와 용역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서비스는 정부나 행정기관이 국민이나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이재필･이시경, 2009). 폐기물 관리는 정부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 따라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폐기물 관리 서비스는 적절히 이행될 때, 시민의 일상에서 쉽게 인식되지 않는 기본적 공공서비스로서 기능한다(Rodić and Wilson, 2017).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정책은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폐기물의 양이 크게 늘고,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폐기물이 등장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매립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6년에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종합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1993년부터는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 하에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6가지로 나누고 있고, 이 중 폐기물 관리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해당한다.1)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한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분류 체계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은 그 성격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의료폐기물을 포함하는 지정폐기물로 다시 구분하여 분류된다. 폐기물 배출 방법으로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동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작･판매하는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와 별도로, 자치단체가 정한 일시와 장소에 맞추어 배출하면 무료로 수거된다.2) 재활용품의 주요 품목은 종이류,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 등 크게 5종으로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되고 있다.3)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은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나머지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표 1> 
				
          

          
            폐기물 배출방법
          
          

        

        
          
            
              	배출 방법
              	주요 해당 품목
            

          
          
            	종량제 봉투
            	코팅 종이(전단지, 종이컵), 영수증, 칫솔, 고무장갑, 오염된 비닐, 음식물 아닌 쓰레기(동물 뼈, 패류 껍데기, 티백), 알루미늄 호일 등
          

          
            	특수 규격 마대
            	깨진 유리･사기그릇･도자기류, 내용물이 남은 캔(락카, 페인트통), 깨진 형광등 및 LED 조명 등
          

          
            	대형 폐기물 신고
            	유모차, 여행용 가방, 낚싯대, 우산, 솜이불, 쿠션, 장판, 돗자리, 건축용 스티로폼 등
          

          
            	전용 수거함
            	폐건전지(휴대용 배터리 포함), 배터리 내장형 초소형 가전 등
          

        

        
          
            출처: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서울특별시, 2026)
          

        

        

      

      
        2. 쓰레기 무단투기
        
          1) 쓰레기 무단투기 정의 및 문제점
          폐기물은 지정된 방식에 따라 적정하게 배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투기’로 간주된다. 해외에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폐기물 배출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불법투기는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예를 들어, ‘불법 투기(illegal dumping)’는 ‘플라이 티핑(fly tipping)’ 또는 ‘와일드 덤핑(wild dumping)’이라고도 하며, 적절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허가되지 않은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Lakhan, 2024). 또한, 도로, 카페,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부주의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소량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littering)’로 정의된다(Sibley and Liu, 2003). Dladla, Machete, and Shale(2016)은 ‘indiscriminate dumping(무차별적인 투기) 또는 indiscriminate disposal of waste(폐기물의 무차별적인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행동 양상에 따라 적극적 행동과 소극적 행동으로 구분된다. 적극적 투기 행동은 자리를 떠날 때 물건을 적극적으로 공간에 남겨두는 것이고, 소극적 행동은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공간에 물건을 남겨두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Van Doesum, van der Wal, Boomsma, and Staats, 2021). Crofts et al.(2010)는 무차별 투기는 환경 범죄이며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의 4에서는 위반행위와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위반행위 중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표 2>와 같다.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표 3>의 연도별 서울시 무단투기 단속 건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무단투기 문제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폐기물 투기 위반행위 및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출처: 국가법령센터
            

          

          

          
            <표 3> 
				
            

            
              연도별 무단투기 단속 건수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단속건수
              	104,348
              	139,195
              	163,520
              	160,438
              	157,651
              	178,039
              	280,067
              	159,627
              	176,023
            

          

          
            
              출처: 자원순환마루
            

          

          

          폐기물 투기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환경, 보건,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환경적 측면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는 토지 및 수자원의 오염을 유발한다(Ozoh, Longe, Akpe, and Cock 2021). 특히 강우 시에는 막힌 배수로로 인해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홍수로 이어질 수 있다(Bullard, 2023).4) 또한 무단투기된 유기성 폐기물5)은 방치되면 수질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재홍 등, 2018). 이러한 환경적 영향 외에도 수질 오염은 해충의 번식지로 작용해 심한 경우 콜레라, 설사, 장티푸스, 위장염 등 수인성 질병의 증가를 야기하여 오염된 물을 섭취하는 인간에게 2차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Kwun Omang, John, Inah, and Bisong, 2021).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과 같은 공중보건적 문제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난다.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무단투기는 지역의 미관을 훼손하고, 도시 청소 및 관리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Ichipi and Senekane, 2023).6) 실제로 Schultz and Stein(2009)는 쓰레기 문제가 주택 및 부동산 가치의 약 7%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지역 이미지가 저하될 경우 관광객 감소와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불법 폐기물 배출이 계속 발생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에 관한 기존 문헌을 물리적, 인적, 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동향
          (1) 물리적 요인

          시민들은 쓰레기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물리적 요인, 즉 환경적 결함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거나 접근이 어렵다는 물리적 요인, 즉 환경적 결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¹. 실제로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귀인(原因) 판단에서는 자기 행동의 책임을 외부 환경으로 돌리는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는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일종의 ‘이기적 편향’으로 설명된다.7)

          스위스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Hansmann and Steimer(2017)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쓰레기 무단투기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시민의 71%가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거나 쓰레기통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자신의 무단투기를 정당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지현･김영윤(2021)의 연구에서는 쓰레기통 주변 행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는데, 쓰레기통이 없거나 쓰레기통을 찾기까지 불편함이 있어 올바른 투기를 기피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Abel(2014)의 연구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테크위니 지역에서 가정과 쓰레기 수거 장소 간 거리가 먼 점이 불법 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처럼 시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거리’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쓰레기통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를 원한다(Coutinho-Rodrigues, Tralhão, and Alçada-Almeida, 2012). 쓰레기통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Schultz and Stein(2009)은 쓰레기통이 약 6미터 거리에 배치되어 있을 때 쓰레기 투기율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이윤희･지남석(2018)의 세종시 내 쓰레기통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연구가 있다. 쓰레기통 관리 미흡 시 쓰레기통 과포화,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발생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였지만, 3,193명 온라인 및 744명 현장 조사에서 71.1%가 쓰레기통 설치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수집했다. 이는 쾌적한 도시 환경 및 체계적인 물리적 인프라 확보가 무단투기 감소와 시민 만족도 제고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쓰레기통 설치가 시민의 올바른 배출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의 논의들(Coutinho-Rodrigues et al., 2012; Hansmann and Steimer, 2017; 이윤희･지남석, 2018)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무단투기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리적 요인으로서 쓰레기통 밀도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 1. 쓰레기통 밀도가 높은 자치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2) 인적요인

          한 번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여 해당 장소의 미관이 훼손되기 시작하면, 미관이나 청결도가 낮아질수록 불법투기 발생률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Brunton-Smith, Jackson, and Sutherland, 2014).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 혼자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무단투기 행동이 더욱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현지은･최민식, 2023).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Kelling and Wilson, 1982)에 따르면, 이미 무질서의 신호가 감지되는 환경, 즉 쓰레기가 방치되어 쌓인 장소에서는 추가적인 무단투기 행위가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Lev, Negev, and Ayalon, 2023).

          쓰레기통 설치 장소가 쓰레기 배출 장소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가득 찼을 때 신속하게 비워지는 등 체계적인 쓰레기통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리의 일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폐기물 관리인력이다. Verma, Pundir, and Chakarvarti(2020)이 제안한 스마트 쓰레기통처럼 우리나라에서는 QR 코드를 통해 시민이 관리를 요청하면, 각 자치구에 배치된 청소인력이 신속히 수거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신고에 의한 수거에는 인력의 한계가 존재한다(최지선, 2023). 쓰레기통을 발견한 시민의 신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내 폐기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신고된 쓰레기통을 관리하여 쓰레기통 청결 유지로 이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폐기물 관리인원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인원과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유미년･탁현우･박순애(2008)의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분석 결과, 폐기물 관리서비스 관련 예산과 인력이 모두 크게 감소하여 남은 인력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폐기물 관리서비스 질이 저하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쓰레기 처리 인력 규모가 매립･소각량과 재활용량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강은숙･김종석･박남기, 2010; 김광휘･이승수･고상진, 2011).

          쓰레기통과 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제지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무단투기를 경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범죄학의 대표적 이론 체계인 범죄억제이론(Crime Deterrence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범죄억제이론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주목하며,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18세기 고전학파의 범죄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범죄억제이론의 철학적 기초는 베카리아(Beccaria)와 벤담(Bentham)의 공리주의 사상에 근간하고 있다.8) 억제이론은 두 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처벌의 목적을 가진 개별억제로 범죄자가 향후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억제 이론의 두 번째 목표는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일반 억지력에 있다. 범죄억제이론의 주요 요소인 확실성(Certainty)에 따르면 범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억제 효과는 극대화된다. 실증 연구에서도, 경찰 인력 감소가 범죄 발생률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iza and Chillar, 2021). 경찰 인력의 확충은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오며, 특히 강력범죄 및 재산범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cDonald, Klick, and Grunwald, 2012; Chalfin, Hansen, Weisburst,, and Williams, 2022).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에서도 충분한 관리 인력 배치는 무단투기와 같은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듯 폐기물 관리 인력 증원 및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영은 단순한 노동력 확대를 넘어, 지역의 환경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공공분야에서 공무원 수와 같은 인적자원의 증가는 보건의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만족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김태연･고영준, 2021). Sabatier and Mazmanian(1980)은 정책 집행 성공 조건 중 하나인 적절한 자원과 헌신된 일선 집행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정책은 서류상 목표가 아닌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인력의 재량과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Lipsky, 2010).9)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요인과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1. 폐기물 관리인력이 많은 자치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 취약지 상주 단속반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감소할 것이다.


          

          (3) 경제적 요인

          무단 투기 문제를 포함한 폐기물 관리에 있어 경제적 요인은 주민의 배출 행태와 연결되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려사항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도입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량은 증가하는 등 정책의 초기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된다(정광호･서재호･홍준형, 2007; 김광휘 등, 2011).10)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종량제 정책에는 침식효과가 나타났으며(조하은･우영진, 2020; 유광민･박정원, 2022; 구남규, 2022), 폐기물 발생량보다는 종량제 봉투 가격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김금수 등, 2004; Kim, Chang, and Kelleher, 2008).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책의 결과인 폐기물 발생량보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말 IMF 경제위기 이후였다. 본격적인 IMF 시기인 1998년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하며 종량제 봉투 가격이 가계(家計)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윤영채, 2005). Šedová(2016)는 가격 책정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도입할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책은 대표적인 환경규제 정책 중 하나이지만, 쓰레기 배출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일부 주민의 자발적 순응을 저해하여, 자발적 불응 집단의 무단투기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이혁우, 2017).11)

          종량제 봉투 가격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김금수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1% 증가하면 불법 투기 신고 건수가 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Kim et al.(2008)의 연구에서도 쓰레기봉투 단가가 1% 인상될 경우 불법 투기 신고 건수는 3%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 책정 시 불법 투기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Khawaja and Shah(2013)의 연구 실험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한 집단은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여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한 반면, 봉투를 구매하지 않은 집단은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쓰레기 봉투를 구매하는 것과 같은 배출 행위자의 사적 비용(private cost)이 내부화되지 않을 경우 무단투기 행동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을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량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나 신고 포상금제12)와 같은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 수단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들(김금수 등, 2004; 김금수･장영재, 2006; Kim et al., 2008; 김도윤･나태준, 2015)은 일부 존재하지만, 무단투기 발생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룬 실증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종량제 봉투 가격이 높은 자치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전년대비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된 자치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쓰레기봉투 가격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쓰레기통 확충, 폐기물 관리 인력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문헌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를 다룬 연구가 있으나, 다수의 연구가 설문조사를 통해 무단투기 행위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가 아닌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 건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방법론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원순환마루, KOSIS에서 제공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횡단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서울시를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와 폐기물 발생량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울시는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고층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행정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어,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 지역으로 적합하다. 이는 연구 설계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정확성 높은 기초 자료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Karunarathna, Gunasena, Hapuarachchi, and Gunathilake, 2024).

        2019년 광진구와 2023년 금천구의 자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0건으로 집계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분석대상 개체 수가 상이한 불균형 패널(unbalanced panel data) 구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핵심 변수의 값이 결측된 경우 해당 관측치를 제외하는 것이 통계분석의 표준적 처리 방식이며, 결측값을 무시하고 분석을 진행할 경우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통계적 추론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Kim, 2017).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이며, 집계된 단속 건수를 활용하였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단속활동을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김금수･장영재, 2006). 설명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인 물리적 요인(쓰레기통 밀도)과 인적 요인(폐기물 관리인력,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영 여부), 경제적 요인(종량제 봉투 가격,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과 6개의 통제변수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통제변수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단독주택 밀도, 인구, 면적, CCTV 밀도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의 사용은 다중회귀모형에서 모든 독립변수의 크기를 해석할 때 연구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길곤, 2023). 본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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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김금수･장영재(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로 측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쓰레기 종량제 현황 자료 중 서울시 각 자치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실적을 활용하였다. 단속 실적은 공무원 단속과 주민 단속으로 구분되며, 무단투기 단속 유형은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비규격봉투 사용, 불법소각, 행락지 쓰레기 방치, 운전 중 투기, 사업장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불법소각 사례는 드물고, 행락지 쓰레기 방치, 운전 중 투기,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등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가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폐기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및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 실적 중 공무원과 주민에 의한 단속 건수를 합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정의하여, 서울시 무단투기 행위의 실질적 규모를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1) 물리적 요인

          본 연구의 첫 번째 독립요인은 쓰레기통 밀도와 같은 물리적 요인이다. 쓰레기통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오히려 시민들이 쉽게 쓰레기를 길거리에 배출하도록 만드는 요인일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중적 효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는 쓰레기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사용자 중심의 전략적인 위치 선정 개선을 통해 도시의 청결도와 시민의 환경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적대비 쓰레기통 수가 많을수록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여, 쓰레기통 밀도가 무단투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쓰레기통 밀도는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가로 쓰레기통13)의 개수로 산정하였다. 쓰레기통 개수만으로는 공간적 분포의 차이를 알기 어려워 접근성이나 분포의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밀도 분석을 하였다(Afzal, Anwar, and Siddiqui, 2021).

          (2) 인적 요인

          폐기물 관리인력 변수는 김광휘 등(2011)의 연구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총량 분석에 처리인력을 독립변수로 사용한 점과, 김규한･박상철･신민석･서승현(2022)의 연구에서 환경미화원이 혼합배출된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유미년 등, 2008; 강은숙･김종석･박남기, 2010)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서비스 관리인원 변수는 지방자치단체 수거인원과 쓰레기 처리 업체의 인원을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와 민간 처리업체 인원의 합산값을 해당 구역의 쓰레기통 수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해당 인원들은 차량, 손수레, 중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장비 없이 길거리에 배출된 쓰레기를 직접적으로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와 민간 처리업체 인원의 합산값을 해당 구역의 쓰레기통 수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영 여부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및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김홍주･백인립, 2013)에 근거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는 선행연구(Kim et al., 2008; 유광민･박정원, 2022)에 따라,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영 여부는 더미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운영 시 1, 미운영 시 0으로 측정하였다.

          (3) 경제적 요인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종량제 봉투 가격,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경제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책은 폐기물 배출에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일반쓰레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가구의 폐기물 배출 행태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요소로, 봉투 가격이 높을수록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김광휘 등 2011; 정광호 등 2007; 조하은･우영진, 202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단투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1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포함하였다. 일부 판매소에서는 5리터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10리터 또는 20리터 봉투가 주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리터 보다는 소용량인 10리터 종량제 봉투의 판매단가(원)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은 무단투기로 이어진다는 김금수･Kelleher (2004)와 Kim et al. (2008)의 연구결과에 따라 종량제 봉투 가격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는 10리터 기준 전년대비 인상여부로 인상이 되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다. 자원순환마루에서 제공하는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 현황자료 중 가정용일반 봉투의 판매단가를 확인하여 인상 여부를 파악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단독주택 밀도, 인구, 면적, CCTV 밀도로 구성된다.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연간 쓰레기처리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대비, 같은 기간 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거둬들인 총수입(종량제 봉투 판매금, 재활용품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수수료 등)의 비율로 산정되며, 각 지역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양준석･최길수･최은철, 2020).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커질수록 낮아지며, 이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거리 청소 등과 같이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청소 서비스 공급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짐을 의미한다(양준석 등, 2020). 고승희(2007)의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관리서비스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방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은 청소를 위해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된 비용 대비 종량제 판매수입에 100을 곱한 값이다. Park(201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예산 중 주민 부담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재활용률이 약 0.086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클수록 재활용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무단투기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한다.

          단독주택 밀도는 총주택 수 중 단독주택의 수를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나누었다. 김담율･김종흠(2023)의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태도는 타인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개방된 분리수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 집중하고자 한다. 서울시 용산구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결정요인을 분석한 김서영･김갑성(2025)은 단독주택 밀도는 정(+), 공동주택 밀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인구의 집중이 폐기물 배출 증가와 직결되어, 쓰레기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강은숙 등, 2010; Antczak, 2020). 국내외에서는 인구밀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활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Afzal et al., 2021; 김서영･김갑성, 2025). 본 연구에서 인구는 로그값으로 변환을 하였으며, 로그 변환은 표본 평균의 이론적 분포가 정규 분포에 근접하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Curran-Everett , 2018).

          면적이 넓은 지역은 수거･운반 경로가 길어짐에 따라 쓰레기 수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며 동시에 폐기물 발생량이 많을 것이다. 유광민･박정원(2022)의 연구에서는 도시면적이 클수록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행정구역의 면적은 지역의 기본적인 행정적 수요를 반영하는 변수로 본 연구의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한승훈･이준석, 2022). 면적이 클수록 관리해야 할 공간이 넓어져 수거 차량 운행 거리, 인력 및 장비 투입 등 행정적･물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동일 인구 대비 효율적 수거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CCTV 대수는 해당 자치구의 감시 역량 및 단속 노력을 반영하는 변수로서, 네트워크, 아날로그 두 가지 유형의 카메라를 통합하여 최종적인 방범용 CCTV 설치 대수로 사용하였다.14) CCTV 설치 지역이 비설치 지역보다 약 13%의 범죄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Piza et al., 2019), 특히 절도 및 범죄 예방에서 51% 이상 감소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CCTV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Santosh Das and Patnaik, 2023).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변수를 참고한 선행연구는 <표 4>에 정리하였고, 변수의 측정 방법 및 출처는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독립변수의 구성
            
            

          

          
            
              
                	구분
                	변수
                	선행연구
              

            
            
              	물리적 요인
              	쓰레기통 밀도
              	Coutinho-Rodrigues et al.(2012), Hansmann and Steimer(2017), 이윤희･지남석(2018), 허지현･김영윤(2021)
            

            
              	인적 요인
              	폐기물 관리인력
              	유미년 등(2008), 강근숙 등(2010)
            

            
              	취약지 상주단속반 운영 여부
              	
                
                  김홍주, 백인립(2013)
                
              
            

            
              	경제적 요인
              	종량제 봉투 가격(10L)
              	정광호 등(2007), 김광휘 등(2011), 조하은･우영진(2020)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
              	김금수 등(2004), Kim et al.(2008)
            

            
              	통제변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고승희(2007)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Park(2018)
                
              
            

            
              	단독주택 밀도
              	김담율･김종흠(2023), 김서영, 김갑성(2025)
            

            
              	인구
              	강은숙 등(2010), Antczak(2020), Afzal et al. (2021)
            

            
              	면적
              	
                
                  유광민･박정원(2022)
                
              
            

            
              	CCTV 밀도
              	Piza and Chillar(2019), Santosh Das and Patnaik(2023)
            

          

          

          
            <표 5> 
				
            

            
              변수의 측정방법 및 출처
            
            

          

          
            
              
                	
                	변수
                	측정방법
                	출처
              

            
            
              	종속변수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공무원 단속실적+주민단속실적(건)
              	자원순환마루
쓰레기 종량제 현황
            

            
              	독립변수
            

            
              	물리적 요인
              	쓰레기통 밀도
              	쓰레기통 수/면적(km²)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인적 요인
              	폐기물 관리인력
              	폐기물 관리인력/쓰레기통 수(명)
              	자원순환마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여부(dummy)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1, 미운영=0)
              	자원순환마루
쓰레기 종량제 현황
            

            
              	경제적 요인
              	종량제 봉투 가격(원)
              	1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
              	자원순환마루
쓰레기 종량제 현황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dummy)
              	전년대비 인상 여부
(인상=1, 미인상=0)
            

            
              	통제변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쓰레기 총 처리비용 대비 쓰레기 총 수입비용(%)
              	KOSIS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종량제 판매수입/청소비용)*100(%)
            

            
              	단독주택 밀도(km²)
              	단독주택 수/면적(km²)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인구(logged)
              	인구 로그값
            

            
              	면적(km²)
              	행정구역 면적(km²)
            

            
              	CCTV 밀도(km²)
              	CCTV 대수/면적(km²)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의 횡단면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데이터는 개체별 효과, 시간 효과,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 임의효과(Random effects),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성 비교를 위해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연구 자료와 분석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 모델을 채택하고, 다음과 같은 통계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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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t = i지역의 t시점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αi = 지역별(i)로 고유하게 존재하는, 시간(t)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


          	Xit = i지역의 t시점에서 관측된 설명변수(물리적, 인적, 경제적)


          	ϵit = i지역의 t시점에서 발생하는 오차항


        

        또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등분산성(Homoscedasticity)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브로이슈-페이건 검정(Breusch-Pagan Test)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 문제의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분석에서는 군집(cluster) 단위로 집계된 군집 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함으로써 이분산성과 잠재적 자기상관에 모두 강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의 평균은 5068.08건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는 큰 편차가 나타나는데, 특히 단독주택밀도가 높은 종로구와 동대문구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이 빈번한 것은 공동주택 대비 관리 체계가 취약한 단독주택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구와 같이 단독주택밀도 대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압도적인 것은 주거 형태 외에도 유동인구와 상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15)

        
          <표 6> 
				
          

          
            사용 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건)
            	223
            	5068.08
            	5775.65
            	61
            	43823
          

          
            	쓰레기통 밀도(km²)
            	223
            	9.88
            	6.33
            	0.04
            	36.14
          

          
            	폐기물 관리인력(명)
            	223
            	2.02
            	8.26
            	0.05
            	122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 여부(dummy)
            	223
            	6.05
            	0.48
            	0
            	1
          

          
            	종량제 봉투 가격(원)
            	223
            	242.78
            	14.81
            	180
            	250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여부(dummy)
            	223
            	0.22
            	0.42
            	0
            	1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223
            	52.98
            	11.7
            	23.8
            	85.6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223
            	50.52
            	16.92
            	9.5
            	125.8
          

          
            	단독주택 밀도(km²)
            	223
            	657.43
            	851.89
            	116.67
            	12525.01
          

          
            	인구(logged)
            	223
            	12.81
            	0.39
            	11.7
            	13.42
          

          
            	면적(km²)
            	223
            	24.29
            	9.14
            	9.96
            	47
          

          
            	cctv 밀도(km²)
            	223
            	102.41
            	53.51
            	16.66
            	233.43
          

        

        

        독립변수 중 물리적 요인의 쓰레기통 밀도는 1km²당 평균 9.88개로 나타났으나, 2015년 서초구의 경우 1km²당 0.04개로, 쓰레기통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서초구는 깨끗한 길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자치구마다 쓰레기통을 제거하는 방향의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자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공공쓰레기통의 수를 축소하는 대신, 폐기물 관리 인력은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여 길거리 환경의 청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쓰레기통의 수가 많을 경우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우고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쓰레기통 수가 적을 때에도 폐기물은 여러 위치에 분산되어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수거 및 청소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2. 회귀분석결과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무단투기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물리적 요인 중 면적 1km²당 쓰레기통 1개 증가할 때,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약 71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쓰레기통 설치가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가설 1은 채택되지 않았다.

        
          <표 7>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연구모형
            

          
          
            	물리적 요인
            	쓰레기통 밀도
            	-22.56
(79.995)
            	
            	
            	-71.02
(82.446)
          

          
            	인적 요인
            	폐기물 관리인력
            	
            	-103.512***
(8.922)
            	
            	-94.983***
(13.862)
          

          
            	취약지 상주단속반
            	
            	-294.353
(849.148)
            	
            	-251.932
(891.355)
          

          
            	경제적 요인
            	종량제봉투가격(10L)
            	
            	
            	37.144
(28.763)
            	17.748
(31.97)
          

          
            	봉투가격 인상여부
            	
            	
            	-1099.854
(612.151)
            	-901.52
(620.223)
          

          
            	통제변수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4.84
(25.292)
            	-12.045
(26.111)
            	-22.972
(26.506)
            	-18.097
(25.342)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10.703
(10.506)
            	-9.361
(10.138)
            	-23.978
(12.478)
            	-15.052
(11.425)
          

          
            	단독주택 밀도
            	0.339***
(0.081)
            	0.357***
(0.079)
            	0.357***
(0.094)
            	0.338***
(0.081)
          

          
            	log(인구)
            	23201.986
(38808.619)
            	43976.224
(28923.273)
            	24581.413
(40247.954)
            	41933.157
(31519.079)
          

          
            	면적
            	-42277.480*
(20716.777)
            	-37550.392
(20942.55)
            	-33889.833
(21217.658)
            	-35707.872
(20831.512)
          

          
            	cctv 밀도
            	-3.649
(9.891)
            	-2.514
(9.812)
            	-16.023
(12.999)
            	-12.126
(13.859)
          

          
            	
            	관측치(N)
            	223
            	223
            	223
            	223
          

          
            	R²
            	0.115
            	0.166
            	0.136
            	0.177
          

        

        
          
            주 1) *, **, ***는 각각 p<0.1, p<0.05, p<0.01의 유의수준
          

          
            　  2) 괄호는 robust clustered standard error임
          

        

        

        둘째, 폐기물 관리인력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유의미한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1km²당 폐기물 관리인력이 1명 증가할 때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약 95건 감소하여, 폐기물 관리인력 확충이 무단투기 억제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길거리의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한 기존 연구(Bateson, Callow, Holmes, Redmond Roche, and Nettle, 2013; Schultz, Bator, Large, Bruni, and Tabanico, 2013; Schultz and Stein, 2009)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Schultz and Stein(2009)은 미국 10개 주 130개 공공장소에서 9,757명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무단투기의 15%는 쓰레기통 거리와 주변 청결도 등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Schultz et al.(2013)은 기존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장소일수록 더 높은 무단투기 비율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Bateson et al. (2013) 역시 땅에 쓰레기가 존재할 경우, 쓰레기가 없는 조건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쓰레기 배출 행동이 유발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변 환경의 청결도가 무단투기 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할수록, 거리의 청결 상태가 유지되어 무단투기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또다른 인적 요인인 취약지 상주 단속반 운영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무단투기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경제적 요인으로 고려된 종량제 봉투 가격 및 전년 대비 가격 인상 여부는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이 무단투기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김금수 등, 2004; Kim et al., 2008)와는 상반된다. 또한 구남규(2022)의 연구에서도 가격 변동이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격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무단투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서울시의 가격 수준이 무단투기를 유발할 만큼 충분히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가격 상승이 무단투기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 구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는 단독주택 밀도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에 유의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감시의 존재가 무단투기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 (Bateson et al., 2013; Bateson et al., 2015)과 관련이 있다. 단독주택 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 공동 분리배출 장소가 부족하고 문전 수거 방식이 적용되면서, 쓰레기 배출 시 주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즉,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적 평가를 의식해 행동을 자제하는 주위의식형(Attention-conscious) 행동 양식이 단독주택 지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약화되는 것이다(박현주, 2017). 담장 높이, 모퉁이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무단투기가 더 자주 발생한다는 김진선 등(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맥락에서, 단독주택 지역의 감시 부재가 무단투기 행동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청소 비용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결과적으로 무단투기 발생률 증가로 이어진 Goudarzi et al.(2024)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청소예산 주민부담률과 청소예산재정자립도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간의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행정적 수도인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5년에서 2023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쓰레기 봉투 가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와의 차별을 위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자치구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단독주택 밀도, 인구, 면적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설치된 쓰레기통 수와 폐기물 관리인력, 경제적 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면적 대비 설치된 쓰레기통 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 감소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쓰레기통 설치가 오히려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쓰레기통 대비 청소 인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쓰레기처리 인력 규모가 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인 강은숙 등(2010)과 김광휘 등(2011)의 연구와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무단투기를 사전에 정비･처리함으로써 단속으로 이어질 사례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단속 건수의 감소는 실제 무단투기 행위 감소를 반영하는 측면과 함께, 관리 체계의 효율성 향상에 따른 행정적 처리 방식의 변화가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두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면적 대비 단독주택의 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건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CTV 설치가 단속 건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 여러 세대가 정해진 시점에 함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개별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사회적 감시의 부재로 인해 불법 투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변인의 존재 여부가 폐기물 배출 행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통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쓰레기통의 정기적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쓰레기통의 포화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쓰레기통이 적시에 비워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쓰레기 넘침 현상이 주변 환경의 미관 저해는 물론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둘째, 앞서 언급된 쓰레기통 관리를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재활용 폐기물량은 4,549만 톤에서 2023년 9,33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Hong, 1999). 그러나 폐기물 관리 인원은 2015년 208명에서 2023년 240명으로 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레기통만 계속 늘어난다면, 1인당 담당하는 쓰레기통 수가 증가하여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시의 QR코드를 통한 가로쓰레기통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인적 자원의 뒷받침을 통해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16)

      세 번째로,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와 같은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폐기물 배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공동주택과 같이 배출 시점을 지정하는 방식은 가정에서 특정 요일이나 시간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길거리에 방치되는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폐기물 배출 시스템의 체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서울시 내 자치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분석 범위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점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김금수･장영재(200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무단투기 단속 건수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측정치가 무단투기 실태를 완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실제로 무단투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단속되지 않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17) 향후 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강도 및 빈도 등 행정적 관리 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설문조사 혹은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무단투기 행위의 내재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 자체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구분된다(출처: ｢지방자치법｣ 제9조).
      

      
        2) 환경부(2022)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재활용가능자원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배출 요령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별도 배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
      

      
        3) 1996년 3월부터 폐스티로폼이 분리수거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1999년 3월부터는 헌의류 또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4) 2015년 6월 3일 가나의 아크라 지역에서 배수구가 막혀 발생한 홍수는 5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이주했고, 15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1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Kpanou et al., 2021).
      

      
        5) 유기성 폐기물은 동식물 등 생물에서 유래해 유기물 함량이 40% 이상인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동･식물성 잔재물 등과 같은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의미한다.
      

      
        6)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지자체들은 무분별한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매년 수백만 랜드를 지출하는데, 케이프타운의 경우 약 3억 5천만 랜드의 지출을 하고 있다(CoCT, 2019).
      

      
        7)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은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내부적 요인(기질적 귀인, dispositional attribution)과 외부적 요인(상황적 귀인, situational attribution)으로 구분한다(Heider, 1958). 기질적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개인의 성격, 동기, 태도 등과 같은 내부적 특성에서 찾는 반면, 상황적 귀인은 행동의 원인을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서 찾는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인 추론 과정에서 귀인 편향(attribution bias)이 자주 발생하며, 특히 무단투기 행위를 자신의 외부 환경 탓으로 정당화하는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이 두드러진다(Darity, 2008).
      

      
        8) 베카리아는 범죄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선 사회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사회보호를 위해서는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Michael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은 일선 업무 수행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요소를 제시한 대표적인 상향식 접근 이론이다. 일선관료란 업무 수행 과정 중 대상 집단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부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집행요원을 의미한다. 집행 과정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자율성을 지닌 일선관료에는 대표적으로 경찰, 교사, 하급법원 판사, 사회복지사, 환경감시원 등이 해당한다.
      

      
        10)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재활용폐기물량이 4,549만 톤에서 2023년 9,33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도입은 재활용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Hong, 1999).
      

      
        11) 이혁우(2017)은 정책순응/불응을 정책 대상 집단의 ‘자발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자발적 순응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 정책의 목표 및 내용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순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자발적 불응은 정책 대상 집단이 정책에 반대하며, 불이익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집단은 종량제 수수료 정책 하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될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의 가격 및 인상에 대한 반발로 인해 자발적으로 정책 준수를 거부하는 행동을 보인다.
      

      
        12)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서울시 폐기물 관리조례, 법제처).
      

      
        13) 도심 속 보행자용 가로 쓰레기통으로 지하철, 한강, 공원 등에 설치된 쓰레기통은 해당되지 않는다.
      

      
        14) 네트워크 카메라는 외부 인터넷망이 아닌 자치구별 폐쇄 자가망(Closed Network)에 연결되어 운영되는 방범용 카메라이며, 아날로그 카메라는 영상 전송 기능 없이 전신주 등에 개별 설치되어 해당 단말기에서만 영상을 저장하는 유형의 카메라이다.
      

      
        15)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서울시 자치구의 단독주택밀도 전체 평균은 657.43km²인 반면, 종로구(2021년)는 12,525km², 동대문구(2015년)는 1,464km²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2020년 기준 단독주택밀도는 176km²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 수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43,823건(2020년), 31,068건(2021년), 26,360건(2022년)을 기록하였다.
      

      
        16) 서울시는 QR 코드가 부착된 가로 쓰레기통을 'IoT 스마트 클린도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은 QR 코드 접속으로 적재량 초과에 따른 수거 요청이나 시설물 파손 보수 신청 등 행정 서비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17) 2021년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만 건 급증하였으나, 이듬해인 2022년에는 다시 약 12만 건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표 3> 참조). 이러한 단기간의 급격한 수치 변동은 실제 무단투기 행위의 증감보다는, 지자체의 단속 강도와 같은 변화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빈도 등 행정적 관리 역량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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